[참여사회연구소 토론회]

스웨덴 모델의 함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
최연혁(남스톡홀름대)
들어가는 글

스웨덴모델이라는 일컬어지는 스웨덴식 정치-경제, 사회복지모델은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정치체제구축과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제도의 구축 등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 현재 40,000불 수준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누리고 있고 인간개발지수(HDI), 성개발지수(GDI), 국가경쟁력, 부패지수 등에 있어 세계 톱5에 들어간다. 1980년대 말 1인당 국민 소득 20,000 불 수준을 이른 후 15년 만에 다시 40,000 불 수준을 돌파한 스웨덴은 고부담, 고혜택이라는 경제사회보델을 채택한 나라 중 사민주의적 헤게모니 그리고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로 손꼽힌다. 하지만 스웨덴모델을 논할 때 무엇이 이를 구성하며, 성공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세계화의 거센 도전을 받으며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정치경제사회모델의 채택에 있어 스웨덴모델이 갖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지 논하고 한다.

스웨덴모델

스웨덴 모델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논의는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자의 협의적 의미는 사민당이 집권기간동안 구축해 놓은 사회복지모델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사민주의적 헤게모니체제를 통틀어 스웨덴 모델이라 한다. 이와는 달리 후자의 광의적 의미의 스웨덴모델은 정치경제모델 뿐만이 아니고, 정치사회모델로서 스웨덴의 정치문화와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모델로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이 1930년대 이후 구축한 사회복지모델 뿐만이 아니고 세계정치와 국제사회에서 인식하는 스웨덴의 본질적 모습 혹은 스웨덴적 스타일 (The Swedish Style)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협의와 광의의 접근법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스웨덴모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는 한국에서 일고 있는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모델은 광의적 의미로 접근하고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의 특징적 요소를 논하고자 한다.

· 권력분산구조와 정치제도적 접근

· 사민주의적 접근

· 정치문화와 정치지도자론적인 접근

· 사회복지국가모델

· 노-사-정 협력모델과 조합주의적 구조

권력분산구조와 정치제도적 접근

Barington Moore의 역사사회론적 접근에서 중세봉건제하의 지주와 귀족 들이 자본가와 정치엘리트로 변신하면서 역사적 대충돌과 큰 변혁없이 민주국가로 발전되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에서도 같이 스웨덴 왕권을 지지하는 귀족세력과 신흥자본가들과의 대립관계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의 불가피성을 인식한 이들은 탄압을 통한 권력유지를 시도해보지만 결국 수의 열세와 현실적 정치인식을 바탕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게 됨으로 공존의 관계로 돌입된다. 결국 권력분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충돌과 파국의 정치대신, 합의와 협조를 통한 공존관계가 구축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타협의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권력 분산의 몇 가지 역사발전적 측면을 나열하면 다음을 들 수 있다.

· 현 헌법(Regeringsformen)은 1634년 처음 제정된 이후 5번의 개정을 거처 오늘에 이른다.

· 1537년 4신분제 (귀족, 성직자, 시민, 농민)를 바탕으로 한 첫 의회의 소집.

· 입헌군주제 하의 의원내각제.

· 1866년 4신분의회제를 포기하고 양원제를 채택.

· 1920년 보통선거제, 비례대표제를 도입 다당제로 전환.

· 1969년 단원제 구축. 

· 다당제와 좌우블록정치의 정착.

· 국가조사연구제도 (SOU제도), 여론수렴제도 (Remiss제도) 등을 통한 국가정책독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정치중립적인 정책개발을 시도함. 전문가집단의 주도와 정당들의 참여로 어떤 정부하에서도 중립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정책제안이 이루어져 국익에 가장 부합되는 정책을 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정치개혁도 결국 국가조사위원회가 주도함으로써 몇 정권을 거쳐 토론, 논의함으로써 가장 중립적인 정책으로 탄생하게 됨.

·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기초지방단체인 컴뮨(Kommun)으로 이양하여 부와 권력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 조화로운 지방분권체제를 갖춤.

타협의 정치를 특징짓는 요소 중의 하나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과 절차인 국가조사연구제도(SOU)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를 일부 정당이 선점하거나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그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국익에 우선하는 정책이 입안되게 하는 기능과 역할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의회제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개혁한다든지, 선거구를 축소 혹은 확대한다든지, 선거를 매3년에서 4년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중요한 이슈를 논할 때 각 정당 들 입장에서 손익계산을 통해 제도개혁을 이루고자 할 때 개혁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가장 최선의 제도가 개발되지 않을 경우 국가적 낭비라는 인식에서 국가제도위원회가 정권을 초월하여 구성됨으로써 가장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개발을 용이하게 만든다. 이와 더불어 조사연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국가기관,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민의가 반영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의 중심적 행위자 (Actor)혹은 집행자가 (Implementer)가 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실질적 권력분점을 통해 복지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1860년대의 2500여 개에 이르는 지방기초단체인 컴뮨(Kommun)을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2차 대전 이후에는 1000여 개에 이르렀는데, 컴뮨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크기의 산출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수를 도출하기 위해 1969년 개혁에서 848개를 거쳐, 1974년 278개 그리고 주민투표를 통해 분리통합을 거쳐 2001년 현재 289개에 이르렀다. 이를 독립적 지방분권을 위해 소득세를 지방세로 돌리고, 모자라는 재원으로 국가가 지방교부세로 지원해 줌으로써 의료, 보건, 교육, 교통, 아동, 장애자, 노인복지 등의 복지제도의 큰 틀을 국가대신 컴뮨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부의 지방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따라서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를 실행하는 컴뮨에 권력과 재정이 이양됨으로써 국가권력의 지방분산을 통해 전국이 고른 발전을 이루었다는데 있다.

스웨덴모델은 이러한 독특한 정책결정과정과 권력분점의 다양한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 조화와 협력의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사민주의적 접근

또 다른 스웨덴모델의 특징으로 사민당의 장기집권을 들 수 있다. 사민당은 1932년에 정권을 장악한 후 2006년까지 단 3번의 선거에서 패배하여 9년만 정권을 우익정부에게 넘겨주었을 뿐 65년동안 스웨덴의 2차대전 전후 기간 동안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여 세계에서 삶의 질이 높은 나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기간 동안 5명의 수상이 배출되었는데 그 중 T. Erlander는 서구민주주의에서 전무후무한 23년 연속집권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는 등 복지제도를 구축하면서 국민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을 받아왔다. 또한 1940년, 1968년 2번에 걸쳐 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등 막강한 힘을 과시해 왔다. 따라서 스웨덴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민당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고 2006년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사민당이 당면한 과제와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스웨덴의 사민주의는 117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1889년 설립 이후 이보다 앞선 독일(1875)과 덴마크 (1871), 노르웨이 (1887) 등의 사민주의 정당보다도 더욱 국민지지기반이 넓고 늦게 시작한 영국의 노동당보다도 오랫동안 정치를 지배해왔다. 이 같은 사민당의 성공배경에는 무엇을 들 수 있는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1. 스웨덴 사민당의 구축과 발전

1870년대
스톡홀름, 요테보리, 말뫼 등 지방 노조조직의 설립

1879

원목집하장인 쑨스발지역에서 기습인금인하에 대항하여 총파업 단행

1888

금속노조 설립

1889

사민당 설립

1898

LO 설립

1908

J. Branting 당대회에서 선출된 첫 당수

1917

창당 28년 만에 의회 제 1당으로 등극 

1920

J. Branting 수상당선

1928

P.A. Hansson을 당대회에 당수로 선출

1930-40

다양한 복지제도 프로그램 발표

1931

Ådalen 참사. 여성 1명을 포함 5명 파업자 사망.

1932

사민당 정부수립. 
1936-1938
농민당과 연합.

1938

Saltsjöbaden 협약. LO-SAF간 협약.

1940

의회과반수 획득 (53.8%)

1946

T. Erlander를 당수로 선출

1951-1957
농민당과 연합

1968

의회과반수 획득 (50.1%)

1969

O. Palme에게 정권이양.

1976-1982
T. Fälldin이 이끄는 3개 우익연합 정당에게 정권이양

1986

O. Palme의 암살. I. Carlsson을 당수 및 수상취임.

1991-1994
C. Bildt가 이끄는 4개 우익연합정당에게 정권이양

1996

G. Persson을 6대 당수로 선출. 수상임명.

2003. 9. 11
차기 수상후보로 지목되었던 Anna Lindh 외무부 장관 피살. 

2004 12. 
쓰나미 대재앙. 스웨덴 관광객 543명 사망.
18명 실종. 사민당의 비효율적 대처로 정부의 공신력에 큰 타격.

2006. 9
G. Persson이 이끈 사민당이 선거에서 패배. Reinfeldt 보수당당수가 이끈 스웨덴을 위한 연합세력이 과반수 획득. 사민당은 1920년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

표 2. 스웨덴의 역대 선거결과

	
	s

사민당
	m

보수당
	c

중앙당
	fp

국민당
	kd

기독민주당
	v

좌익당
	vänster socialist
사회좌익
	socia-listerna
사회당
	mp

환경당
	투표율

	1911
	28.5
	31.2
	-
	40.2
	-
	-
	-
	-
	-
	49.3

	1914
	30.1
	37.1
	0.0
	32.2
	-
	-
	-
	-
	-
	69.9

	1917
	31.1
	24.7
	8.5
	27.6
	-
	-
	8.11
	-
	-
	65.8

	1920
	29.7
	27.9
	14.2
	21.8
	-
	-
	6.4
	-
	-
	55.3

	1921
	36.2
	25.8
	11.1
	19.1
	-
	4.6
	3.2
	
	
	54.2

	1924
	41.1
	26.1
	10.8
	16.9
	-
	5.1
	-
	-
	-
	53.0

	1928
	37.0
	29.4
	11.2
	15.9
	-
	6.4
	-
	-
	-
	67.4

	1932
	41.7
	23.5
	14.1
	11.7
	-
	3.0
	-
	5.3
	-
	68.6

	1936
	45.9
	17.6
	14.3
	12.9
	-
	3.3
	-
	4.4
	-
	74.5

	1940
	53.8
	18.0
	12.0
	12.0
	-
	3.5
	-
	0.7
	-
	70.3

	1944
	46.7
	15.9
	13.6
	12.9
	-
	10.3
	-
	0.2
	-
	71.9

	1948
	46.1
	12.3
	12.4
	22.8
	-
	6.3
	-
	-
	-
	82.7

	1952
	46.1
	14.4
	10.7
	24.4
	-
	4.3
	-
	-
	-
	79.1

	1956
	44.6
	17.1
	9.4
	24.8
	-
	5.0
	-
	-
	-
	79.8

	1958
	46.2
	19.5
	12.7
	18.2
	-
	3.4
	-
	-
	-
	77.4

	1960
	47.8
	16.5
	13.6
	17.5
	-
	4.5
	-
	-
	-
	85.9

	1964
	47.3
	13.7
	13.4
	17.1
	1.9
	5.2
	-
	-
	-
	83.9

	1968
	50.1
	12.9
	15.7
	14.3
	1.5
	3.0
	-
	-
	-
	89.3

	1970
	45.3
	11.5
	19.9
	16.2
	1.8
	4.8
	-
	-
	-
	88.3

	1973
	43.6
	14.3
	25.1
	9.4
	1.8
	5.3
	-
	-
	-
	90.8

	1976
	42.7
	15.6
	24.1
	11.1
	1.4
	4.8
	-
	-
	-
	91.8

	1979
	43.2
	20.3
	18.1
	10.6
	1.4
	5.6
	-
	-
	
	90.7

	1982
	45.6
	23.6
	15.5
	5.9
	1.9
	5.6
	-
	-
	1.7
	91.4

	1985
	44.7
	21.3
	12.4
	14.2
	-
	5.4
	-
	-
	1.5
	89.9

	1988
	43.2
	18.3
	11.3
	12.2
	2.9
	5.8
	-
	-
	5.5
	86.0

	1991
	37.6
	21.9
	8.5
	9.1
	7.1
	4.5
	6.7 (NyD)
	-
	3.4
	86.7

	1994
	45.3
	22.4
	7.7
	7.2
	4.1
	5.0
	1.2
	-
	6.2
	86.8

	1998
	36.4
	22.9
	5.1
	4.7
	11.7
	12.0
	-
	-
	4.5
	81.4

	2002
	39.9
	15.3
	6.2
	13.4
	9.1
	8.4
	
	-
	4.6
	80.0

	2006
	35.2
	26.1
	7.9
	7.5
	6.6
	5.8
	
	
	5.2
	81.6


1. 사민당내 사상 논쟁에서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의 체제개혁을 주장한 Zeth Höglund과 Fredrik Ström이 주도하여 세운 정당.

사민당의 사상논쟁과 정강정책의 변화

사민당은 창당 이후 현재까지 8개의 정강정책 (Party Program)을 기조로 발전되어 왔다. 각 8개의 정강정책의 중심논조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며 국민들에게 다가갔는지, 현실정치와 정강정책의 갭은 있는지, 혹은 진정한 사민주의적 정신을 담고 있는지, 시대상을 반영한 진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1897: Axel Danielsson, Hjalmar Branting 등이 공산주의적 혁명적 완수를 거부하고 민주적으로 사회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자를 교육시킬 활동 (ABF),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생산과 서비스에 참여하는 조합운동(KF)을 조직하여 국민운동을 통해 근본적 사회변화를 주도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노동을 추구하고 했다. 국민정당 혹은 민중정당이라 할 수 있으나, 공산주의, 레닌주의자들은 이들을 엘리트정당이라 불렀다.
· 1911: Carl Lindhagen (중도우파 자유주의)와 Fabian Månsson (중도좌파)이 대립각을 세우며 1911년 정각정책의 기조를 설정했다. 이 기간은 사민당내 사상논쟁을 통해 좌-우대립과 분열을 경험한 기간이다. 이 정강정책에서는 노동자 뿐만이 아니고, 소액자본의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한 사회소외세력 혹은 약자를 모두 포함하는 사회계급층을 사민지지예비세력으로 포함하고 함으로써 중도좌파, 혹은 막시즘적 사민주의자들의 강력한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이 정강정책에서는 정당의 지도자들은 회원들의 공복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1917년 사민당을 탈퇴하여 설립한 사민주의좌익당 (Socialdemokratiska vänsterpartiet)이 1921년 스웨덴공산당 (Sveriges kommunistiska parti)를 설립해 사민당내 사상논쟁은 막을 내렸다.
· 1920: Per Albin Hansson과 Gustav Möller, Rickard Sandler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강정책을 작성했으나, 1917년 볼세비키혁명을 지켜보면서 노동자 착취와 탄압, 계급투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사회개혁을 위해 궁극적 사회적 해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견지.
· 1944: E. Wigforss의 주도하에 사상논쟁의 쟁점이었던 계급투쟁,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와 같은 자극적 용어의 배제와 자본가의 경제 파트너로의 인정. 이 때부터 15년마다 정강정책을 개정하기로 결정.
· 1960: T. Erlander를 중심으로 정강정책과 현실정치간의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산업민주주의를 위한 정강정책을 채택.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Wigforss의 그대로 시각을 유지. 직장 내 민주주의와 경제활동에서의 민주적 결정구조에 대한 구체적 언급.
· 1975: Olof Palme를 중심으로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의 구축이 곧 인간의 진정한 해방을 위한 길이라는 인식 위에 새로운 당 정강정책의 채택.

· 1990: Ingvar Carlsson을 중심으로 성장, 복지, 환경을 중심 논제로 진정한 사민주의의 목표가 국민의 손에 결정권이 쥐어진 정치경제체제가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규정. 공화정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규정도 삽입.또한 국민의 자유가 세계적 평화를 이르게 하는 기초라 인식.
· 2001: Göran Persson이 주도가 되어 개정된 2001년 정강정책에서는 그 동안의 사회변화와 세계화의 진행을 반영한 국제연대 전략선택.
스웨덴의 권력분점의 정치구조와 타협의 정치문화

스웨덴의 정치가 과연 여타 서구 국가 들 혹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적 전통이 깊은 나라들과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 정치발전과정에서 스웨덴만이 독특하게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한다. 먼저 두 번의 인근국가와의 독립 및 영토분쟁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했다. 먼저 1905년 스웨덴으로 독립을 요구한 노르웨이의 요구를 전쟁으로 호소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한 경우이다. 1814년 이후 계속 스웨덴의 지배를 받아왔던 노르웨이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데대해 국민의 여론은 전쟁을 불사하고 1814년 체제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스웨덴국왕 오스카 2세와 내각은 평화를 선택했다. 두 번째 예로 핀란드와의 올란드분쟁이다. 역사적으로 700년 동안 스웨덴의 지배에 있었던 핀란드가 1917년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할 때 96%의 주민이 반대한 핀란드의 통치가 국제분쟁으로 발전하자, 국제연맹이 1809년 러시아의 국경설정을 배경으로 한 핀란드령 귀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스웨덴이 충분이 역사적 지배이유를 들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이웃국가와 선린정책을 채택했다.

이와 같은 이웃국가와의 평화의 존중은 국내정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1938년의 살트쉐바덴 협약에서의 노사정간의 합의, 그리고 사회복지 구축을 위해 지방정치로의 권력이양 등 사민주의적 복지제도는 중앙통제식이 아니라 지방분권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즉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 재정자립도를 소득세의 지방세귀속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지급 등으로 완벽한 자립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능했다. 앞에서도 논한 스웨덴의 기초 지방자치체인 콤뮨(Kommun)이 복지제도의 근간인 탁아, 보건, 건강, 의료, 기초교육, 교통, 환경, 노인복지, 장애자 복지 등 총체적인 복지운영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중앙은 재원조달과 집행감독 기능만을 가질 뿐이다. 

이 같은 전통은 1938년 노사간의 협약에서도 나타나듯이 협약의 틀 속에서 시장의 행위자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측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을 책임지고 노동자 측은 회사의 경영권에 전적으로 자본에 일임하고 노동력 향상의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상호존중과 역할 분담의 큰 틀 속에서 행동한다. 국가는 이들의 관계에 개입하치 않고 이들의 약속이 깨진다든지 위협받을 때에만 중재역할을 하며, 자본가들의 회사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국외자본의 적대적 합병(M & A)에 대항하여 황금주와 같은 제도로 투기자본으로부터 보호해 주고있다. 또 노동자 들에게는 노동시장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해고되는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재교육을 책임지며, 실업자를 위해 실업기금을 운영한다. 

또한 정치정치의 행태를 볼 때 좌-우 블록간의 선의의 경쟁과 권력쟁탈과정에서도 사안별로 좌우의 블록경계를 넘어 정책적 협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32년과 1951년의 적녹연정, 1980년대의 사민당과 국민당과의 정책협조 등을 통해 좌우 정당간의 협조관계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따라서 스웨덴의 정치적인 합의와 협조적 전통은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뒤 바침으로 더욱 확고히 발전되었고 정치적 타협의 정신은 사회 전체에 걸쳐 파급됨으로써 사회의 기본질서가 상호인정과 협력의 큰 틀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정치와 사회가 안정적이다. 이를 스웨덴의 합의적 전통을 중시하는 정치문화의 특징이라 하겠다.

사민당을 이끈 수상을 통해 본 사민주의 장악과 확대과정

1932년 첫 집권을 이룬 이후 최근까지 5명의 수상을 경험한 사민당은 이들에 의해 어떤 노선을 선택해 걸어왔는지, 당내 장악력과 복지제도구축을 위한 추진력과, 야당과의 관계, 스웨덴 정치의 장악 등은 어떠했는지, 국제정치에 어떤 역할과 입장을 견지했는지, 수상과 당대표를 겸하는 스웨덴 의원내각제도는 스웨덴 사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5명의 수상을 차례로 살펴본다.

· Per Albin Hansson (1925 – 1946): Gustav Möller와 경쟁했던 P.A. Hansson을 후계자로 결정. 당시 43세. 집권기간 동안 알바뮈르달과 군나르 뮈르달은 1934년 인구문제의 위기라는 책에서 인구증가의 대팽창으로위기가 오기전에 주택건설을 서둘러야하며 공공투자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케인즈적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E. Vigforss가 1944년 강령에서 주장한 자본주의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같은 용어의 배제와 자본가를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함으로써 노사협의의 정신이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역설. 한손내각은 집권기간 동안 복지제도의 기초인 ”국민의 가정(Pelples’ House)”라는 구호로 국가가 국민의 위한 복지서비스의 주체요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행위자라고 규정하고 복지제도를 1930-40년 2차대전기간 동안 착실하게 기초를 쌓음. 히틀러가 요구한 노르웨이 침공을 위한 영토개방을 국익우선의 논리로 정치권을 설득하여 독일과의 전쟁을 회피할 수 있었고, 결국 2차대전 후 비약적 경제성장의 발판을 놓았다는 점에서 스웨덴 경제성장과 복지제도의 기초를 닦은 수상으로 기억되고 있다. 

· Tage Erlander (1946 – 1969): Hansson의 갑작스런 서거로 45세에 수상으로 선출. Lund 시의원에서 국회의원, 교육부장관 역임. 수상으로서 마지막으로 치룬 선거에서 50.3%로 의회 과반수를 획득. 사민주의를 뿌리내리고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냈고, 연금개혁, 주택건설, 실업자보험, 가족정책 등의 폭넓은 사회복지제도의 구축을 통해 1969년에는 국민의 과반수의가 지지를 이끌어 냈다. 스웨덴 경제학과의 스톡홀름학파를 이끌던 베틸 올린 (Bertil Ohlin)과의 논쟁을 통해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와 이론과 논리에서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줌으로써 사민주의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함.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23년을 집권기간 중 한번도 패하지 않고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사민주의적 헤게모니를 스웨덴모델의 하나로 정착시킴. 사임 후 당에서 지어준 Bommersvik 저택에서 생을 마침.

· Olof Palme: 1969년 41세 때 53.8%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후 에르란데르가 팔메에게 수상직을 인계하여 최초 40대초반의 젊은 수상을 선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팔메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의 구축이 진정한 인간해방에 필수로 보고 산업민주화와 직장민주화 등이 구축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을 가졌다. 또한 국제 연대를 통한 미국경제제국주의와 패권주의를 견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베트남을 정치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미국과 긴장관계를 초래함. 그리고 1986년 이른 봄 추운 스톡홀름의 시내에서 저격됨.

· Ingvar Carlsson: 팔메의 갑작스런 서거 후 팔메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에르란데르의 비서경력이 있었던 잉바르 칼손이 후계자로 선정됨으로서 사민주의의 중단없는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1990년 유동성위기를 거치면서 한번 실각한 후 1994년 다시 권좌에 복귀할 때까지 사민당의 야당활동을 이끌어 왔고, 사민당의 패인이 복지제도의 실패보다는 급격한 외환개방과 고정환율과 같은 통화, 화폐제도의 실패로 진단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복지제도의 유보 그리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친 기업적 중도보수주의적 정책을 많은 부분 계승했다.

· Göran Persson: 잉바르칼손은 1994년 선거를 승리로 이끈 후 1996년 또 다시 40대인 요란페숀에게 권좌를 물려줌으로써 권력을 40대주자에게 물려주는 전통을 확인하였고, 재무부장관 시절 긴축재정을 잘 이끌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적자재정을 흑자로 반전시키고,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1998년 다시 집권에 성공했으나, 좌익당에 상당부분 정책협조를 위해 의존하는 형세였다.

차기 수상의 선택은 항상 당내 추비위원회 (Valberedningen)에서 이루어지는데 공식승인은 당임시전당대회에서 이루러지게 된다. 추비위원회의 구성은 당상임위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당내 힘의 역학구조에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내 유력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당서기가 당의 다양한 창구에서 전달되는 요구와 희망사항을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한다. 후보를 놓고 가장 유력한 후보부터 한 명씩 차례로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인인터뷰 등을 통해 차기당수를 선출하는데 선정과정은 베일에 싸여져 있으나, 10년 이상을 당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젊은 피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번의 예외상황은 1986년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뽑은 잉바르 칼손의 경우 경험과 경륜을 가진 당수의 선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번 2006년 선거에서 사민당이 패배한 후 요란 페숀이 사직한 후 현재 차기 당수의 선출과정에서 다양한 후보가 논의되고 있으나, 40대 중 장관경험이 있는 후보군 중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여성 당수가 사민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잉바르 칼손 수상 당시 부수상과 요란페손 내각에서 산업부 차관, 통합부 장관을 지낸 모나 살린, 현재 교통부장관인 울리카 메싱 등의 후보가 거론된다.

정치충원과정의 다양한 통로

이러한 젊은 피의 수혈이라는 기능을 당수선출과정에서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사민당과 노조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정치인재의 보급이라는 기능이 있다. 즉 많은 유명한 정치인중 노조를 통해 영입된 사람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재무부 장관을 지낸 군나르 스트랭(Gunnar Sträng) 그리고 노동부차관까지 지낸 레이프 블룸베리 (Leif Bolmberg) 등은 눈에 띄는 노조출신의 정치인이다. 

지방정치 또한 중요한 정치엘리트의 충원의 루트이다. 지방정치는 일종의 중앙정치의 입문과정에 속하며 사민당의 능력 있는 인재를 지방정치에서 흡수한다. 또한 지방당원 들을 위한 정당교육은 실질적인 정치교육의 장이 된다. 지방정당조직에서 훈련된 당원 들이 지방정치에 진출하고 이곳에서 현실정치를 훈련한 지방 정치인 들이 중앙정치로 자연스럽게 진출을 함으로써 정치충원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각 정당 들의 청년조직과 여성조직은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고 실질적 정치교육과 충원을 모두 책임지는 영향력 있는 기구로 자리 잡았다. 열린 충원과정을 통해 젊은 정치인을 체계적으로 훈련, 교육시킴으로서 인재 풀은 항상 유능한 정치인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중앙정치에서 필요로 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대 사민당 당수 들과 수상들은 대개 청년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정치에 대한 이론과 분야별 집중을 통한 토론을 통해 현실정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입문의 장이 된다. 여성정치인들의 대부분이 청년조직과 여성조직을 통해 정치로 입문하기 때문에 그 저변이 넓고 어려서부터 형성된 네트웍과 현실정치에 대한 감각을 그대로 기성정치로 가져가기 때문에 현실정치와 교육훈련과정에서 배운 것과 격리되지 않으므로 해서 역동성 있는 정치를 구현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하게 열린 정치충원과정과 젊은 피의 수혈을 통해 젊은 정치인을 계속 영입해 젊은 유권자에 다가가기 때문에 젊은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노조, 당, 지방, 청년조직, 여성조직 등 다양한 충원루트에서 공급되는 인재가 넘쳐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에 대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민당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폭넓게 지지층을 확보하게 된다.

복지제도 구축과 사민당의 역할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를 “국민이 잠자고 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의 가정 (Folketshem; the People’s Home)”의 개념으로 삼고, 적극적-보편적 복지제도의 구축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던 사민당은 어떤 정책적 순위를 두고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왔는지 살펴본다. 완전한 평등을 통한 복지제도를 구축하는데 있어 어떤 사상적 뒷받침이 있었는지, 국제적 국내적 여건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이를 사민당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본다.

보편적 복지제도의 구축으로 기존 노동자 계급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중산계급까지 포함하는 지지세력을 확보함으로써 사민당의 최대황금기를 맞게 된다. 

1932년 농민당과 연정으로 첫 집권을 잡은 후 선거에서 첫 패배를 당하는 1976년까지 사민당은 44년 동안 한번도 패함이 없이 정권을 유지해 왔다. 그 사민당 헤게모니의 주된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 구축해 놓은 사회 안전망과 사회복지제도라 하겠다. 즉 사민당이 집권을 이룬 193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장의 삶은 말 그대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사민당의 집권으로 산업재해보험, 실업자보험, 국민연금보험, 주택보조금과 같은 가족정책 등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골격은 이미 1930년와 1940년대 20년 동안 갖추어졌다.

표 2. 1930-40년대의 사민당 복지프로그램

노동시장위원회 (Manpower Commission, 
AMS; Arbetsmarknadsstyrelsen)

1933, 1940, 1948

국민연금 (People’s Pension, Folkpension)

1935, 1946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Arbetslöshetsförsäkring)

1934, 1941

가족기금 (Family allowance, Familjebidrag)

1935, 1937, 1947

주택세보조 (Rent subsidies, Bostadsbidrag)

1941, 1942, 1948

Preventive health and social services

1937, 1938, 1943

사민당과 노조와의 관계

스웨덴 사민당의 발전과정에서 노조와의 관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사민당은 노조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고, 높은 노조가입율은 사민당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고 사민당의 주요 정책은 노조의 정책가들에 의해 입안되기도 하면서 사민당의 정책개발과 선거전략, 당내의 사상논쟁 등에 깊이 관여해 왔다. 노조는 앞으로 사민당의 발전에 걸림돌일까 혹은 지속적 동반자일까를 점검해 본다.

표3. 유럽국가의 노조가입율

	
	1940
	1950
	1960
	1970
	1975

	Sweden
	66
	76
	78
	80
	89

	Denmark
	56
	65
	69
	71
	80

	Norway
	59
	70
	72
	74
	59

	Austria
	
	74
	77
	73
	58

	Belgium
	
	56
	74
	74
	66

	UK
	34
	48
	50
	54
	58

	W. Germaany
	31
	36
	35
	33
	39

	Netherlands
	31
	40
	39
	37
	38

	France
	30
	39
	22
	23
	25

	US
	22
	32
	29
	28
	29


Source: Kjellberg 1983.

또한 가지 중요한 스웨덴 사민당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가 노조원 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들 수 있다.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민당은 단순노동자의 경우 70% 이상이 사민당을 지지하며 사무직 같은 비단순 노동자의 경우는 그 응집력이 있어 20% 수준에 머문다. 즉 사민당의 주요 지지층은 단순노무 직에 있는 노동자들의 높은 응집력이 결국 집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를 뒤바침하는 것으로 1976년 선거에서 사민당이 44년의 집권을 끝으로 중도우익연합정당 들에 정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 때는 단순노동자 중 62%만이 사민당을 지지함으로써 우익정당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맺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는 사민당 승리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가설은 아래의 비교분석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표4. 노동자 투표의 사민당지지 응집력 (스웨덴)

	
	단순노동자 (Manual Workers)
	비 단순노동자 (사무직 등)

	1956
	74
	22

	1968
	74
	32

	1976
	62
	28


Source: Gerassimos Moschonas, In the Name of Social Democracy. 1994, London: Verso, p. 42.
표5. 노동자 투표의 사민당지지 응집율 (영국)

	
	단순노동자 (Manual Workers)
	비 단순노동자 (사무직 등)

	1959
	62
	22

	1964
	64
	22

	1966
	69
	26

	1970
	58
	25


Source: Bo Sarlvik and Ivor Crewe, Decade of Dealignment. 198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87

표6. 1960년대 노동자계급의 사민당지지 투표응집력

	
	Year
	Party
	Working-class vote %

	Sweden
	1968
	Social Democrats
	77

	Denmark
	1968
	Social Democrats
	65

	Norway
	1965
	Labour
	69

	UK
	1964
	Labour
	64

	W. Germany
	1969
	Social democrats
	58


Source: Gerassimos Moschonas, In the Name of Social Democracy. 1994, London: Verso, p. 41.
사민당의 성공의 주된 요소로서 사민당 집권기간 중 경제발전과 복지제도의 구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1930년대 이후 사민당이 취했던 경제발전 전략과 재분배를 통한 부의 빈부격차의 해소,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재정 및 화폐정책,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등의 경제발전 및 복지제도 구축과 연관이 있는 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정 협력과 조합주의적 구조를 통한 스웨덴 복지구축

1931년 Ådalen에서의 노동자집회를 무참히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1명의 여성참여자를 포함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던 국제경제와 함께 스웨덴의 모든 정치경제의 주체들 즉 정당, 사용자, 노조 등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 대립과 갈등, 배척은 스웨덴을 공멸로 몰고 간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데 충분했다. 또한 수출로 의존하는 스웨덴경제가 날로 더해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기술개발, 고도의 산업화, 노동력향상, 그리고 안정된 노사관계라고 규정짓고 Hansson 정부는 노사의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두 가지 약속을 제시한다. 즉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이고 파격적인 노동자권익향상과 복지추진, 노동시장안정 및 재취업책임,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경영보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황금주식제를 고안하여 A주식과 B주식으로 구분하여 외국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노사간의 상호인정, 합의의 전통과 분권, 자기책임을 바탕으로 한 노사모델을 통해 스웨덴 경제를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았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38년 쌀트쉐바덴 협약 (Saltsjöbadenavtal)을 통해 노사정이 이룩한 협의와 타협의 정신은 오랫동안 스웨덴의 정치와 경제뿐만이 아니고 사회의 규범으로서 널리 파급되는 효과를 낳았다. 더욱이 노사간의 높은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는 상호역할 분담과 존중의 틀 속에서 대기업은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 노동자 복지와 안정적 임금지급 등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들은 사측에 경영권을 인정해 주고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 분담에 관한 협약이 이루어 졌다. 또한 국가는 사측의 경영방어권을 위해 황금주와 같은 제도를 고안하여 주주의 외국자본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동시에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실천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떠 맡았다. 따라서 노사간의 상호인정과 협력을 통한 노사협력 모델이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세계화와 함께 어떤 도전을 받을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스웨덴 모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가 노노간 협력이다. 1951년 노조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된 렌-마이드너 모델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연대임금제 (Solidarity Wage Policy)의 기폭제가 되었고,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하게 함으로써 노동자간의 임금의 차이를 줄이는 획기적인 경제발전모델로 사용되었다. 노조에 의해 개발된 정책이 사민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렌과 마이드너와 같은 씽크탱크 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냥 사장되어 버렸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민당과 노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사민당이 이룩한 사회복지모델의 중요한 요소로 지속적으로 자리잡아왔다. 따라서 노-노간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성공요소는 무엇인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2006 의회 선거 결과분석

2006년 선거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12년간 통치해 왔던 사민당이 여타 유럽국가보다도 높은 경제성장율을 바탕으로 다시 집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첫째, 보수당, 국민당, 중앙당, 그리고 기독민주당 등 4개 우익정당들이 2년전부터 꾸준하게 집권을 위한 구호 “스웨덴을 위한 연합 (Alliance for Sweden)"을 앞세워 유권자를 공략할 때 사민당은 우익정당 들의 공조체제가 안고 있는 취약성인 정책공조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지 못하고 깨질 것이라는 안일한 대처를 해 왔다. 그러나 사민당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4개 정당연합이 쏫아내는 실업정책, 주택정책, 가족정책, 에너지정책 등의 굵직굵직한 내용을 조율된 목소리로 국민에게 호소함으로서 사민당은 중요한 이슈에서 선점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사민당은 최근 유럽국가중 가장 높은 3%라는 경제성장율을 이끈 사민당 정권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오류에 빠졌다. 사민당은 최근 유럽통화연합 (European Monetary Union)의 유로존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장율은 기록했지만 실업재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교육생 특히 청소년 실업까지 포함한 실업율을 계산할 때 20%까지 올라간다는 우익정당들의 지적을 단순히 실업보험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좋으면 집권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통념을 깬 선거였다는 점과 실업대책, 특히 청소년 실업대책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선거의 패배에 미쳤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사민당의 지지층인 노조의 분열을 들 수 있다. 선거당일 Exit Poll의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55%의 전국노조연맹(LO)회원만이 사민당을 지지하면서 전통적인 70%의 지지층을 잃으며 자멸했다는 분석이다. 스웨덴의 80%에 이르는 노조가입율을 감안할 때 전통적 사민당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큰 패인으로 꼽힌다. 노조의 표는 어디로 흘러갔을까? 아래 그림 1이 이를 설명한다. 선거당일 투표구조사에 따르면 사민당의 지지자 중 2.6%가 보수당을 지지했고, 나머지 중도보수당 들 1.9%를 지지하는 등 총 4.5%에 해당하는 사민당 지지층이 우익정당 들에게 흘러 들어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민당의 표의 감소는 그대로 우익정당 들의 세불리기로 이어지면서 패배의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림 1. 사민당의 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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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xit Poll, 2006. Swedish Television.

넷째,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004년 12월의 쓰나미 대재앙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 1년여 동안 의회청문회까지 거치면서 끝내 수상정책비서가 사임하고 외무부장관을 경질하는 등의 진통을 겪으며 국민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상의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었고, 수상의 눈치만보는 외교부의 비효율적인 대처와 외무부장관의 직무유기 등을 지적하며 권력의 경직성과 중앙통제에 대한 사민주의적 정치에 대한 혐오가 증폭되었다.

다섯째, 이와 함께 선거 1주일전에 요란페손과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 저택이 스웨덴 TV1의 도큐멘타리에 여과없이 방송되면서 평등의 정치를 지향하는 사민당의 당수가 그런 대 저택에서 군림하며 사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수상에 대한 반감이 급속도로 형성되었다.
여섯째, 이와 연관지어 사민당의 또 다른 패인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수상인 요란 페숀의 내각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들 수 있다. 선거기간 중 좌익당과 녹색당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내각할당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반면, 우익진영의 수상후보였던 프레드릭 라인펠트와 나머지 3개 우익정당 당수들은 공동 선거공약발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즉 좌익계열의 공동 선거공약의 부재는 유권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우익정당들의 선거전략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함으로써 선거를 1주일 남기고도 15%까지 이르렀던 부동층의 표를 끌어들이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아래 표에서 보듯이 한 가지 더 패인을 더 든다면 전체 스웨덴 유권자의 20%를 차지하는 스톡홀름에서 보수당은 36%의 지지율로 사민당을 누르고 제1당의 지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북부지방은 전통적으로 사민당의 표밭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 지역에서 과반수에 육박하는 유권자가 사민당을 지지함으로써 식지 않는 열기를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대도시 실업자를 집중공략한 보수우익정당 들의 일자리창출 전략은 그대로 스톡홀름 유권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그대로 적중한 셈이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가 보여주듯 선거의 결과가 복지제도의 실패에 대한 심판, 혹은 국민들의 사민주의에 대한 식상이 주된 요인이 아니고 사민당 장기집권에 대한 정치체제의 비효율성과 요란페숀의 정치적 스타일에 대한 반감, 그리고 중도우익 4개 정당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선거 선거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민당은 여타 유로죤 (Eurozone)국가 들보다 높은 스웨덴의 국민총생산증가율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통계수치로 제시하며 경제만큼은 자신 있다는 안일한 선거전략의 패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타 좌익계열의 정당들과 연합체제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부동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주도권을 중도우익정당 연합에게 넘겨주었다고 볼 수 있다.
표 7. 2006년 선거결과 (지역별)

	Område
	M
	C
	FP
	KD
	S
	V
	MP
	ÖVR
	BLANK
	OG
	VDT

	Blekinge län
	21,8%
	7,2%
	6,4%
	5,2%
	42,5%
	5,4%
	3,6%
	7,9%
	1,8%
	0,3%
	82,0%

	Dalarnas län
	20,9%
	11,0%
	5,1%
	5,4%
	40,5%
	6,6%
	4,2%
	6,2%
	2,1%
	0,2%
	78,7%

	Gotlands län
	21,3%
	19,6%
	4,3%
	3,9%
	35,3%
	5,9%
	5,9%
	3,8%
	2,6%
	0,3%
	78,7%

	Gävleborgs län
	18,3%
	11,2%
	5,3%
	5,1%
	41,9%
	7,9%
	4,2%
	6,1%
	1,8%
	0,2%
	77,9%

	Hallands län
	29,5%
	10,4%
	7,7%
	6,7%
	31,8%
	3,9%
	4,0%
	6,0%
	2,0%
	0,2%
	82,4%

	Jämtlands län
	17,4%
	16,9%
	4,1%
	3,7%
	40,4%
	8,3%
	4,9%
	4,2%
	2,0%
	0,2%
	77,9%

	Jönköpings län
	22,0%
	8,5%
	5,3%
	16,1%
	35,6%
	4,2%
	3,4%
	4,9%
	1,7%
	0,2%
	82,2%

	Kalmar län
	21,2%
	11,1%
	5,2%
	7,1%
	41,6%
	5,0%
	3,7%
	5,1%
	1,8%
	0,2%
	80,9%

	Kronobergs län
	24,6%
	11,3%
	5,7%
	8,0%
	36,2%
	4,9%
	4,2%
	5,3%
	1,8%
	0,2%
	81,5%

	Norrbottens län
	13,3%
	6,4%
	4,2%
	4,2%
	51,8%
	10,5%
	4,0%
	5,6%
	1,1%
	0,2%
	80,3%

	Malmö kommun
	28,4%
	2,9%
	8,8%
	3,5%
	35,6%
	5,4%
	6,0%
	9,5%
	1,4%
	0,2%
	76,0%

	Skåne läns norra och östra
	27,3%
	8,3%
	7,1%
	6,7%
	35,3%
	3,4%
	3,3%
	8,5%
	2,0%
	0,2%
	78,7%

	Skåne läns södra
	32,9%
	6,0%
	9,1%
	4,8%
	30,5%
	3,4%
	4,7%
	8,5%
	1,5%
	0,2%
	83,1%

	Skåne läns västra
	28,5%
	5,7%
	8,5%
	4,9%
	35,1%
	3,3%
	3,6%
	10,4%
	1,6%
	0,2%
	79,0%

	Stockholms kommun
	34,9%
	5,7%
	10,1%
	5,1%
	23,3%
	7,4%
	9,3%
	4,3%
	1,3%
	0,2%
	79,9%

	Stockholms län
	38,3%
	5,3%
	9,2%
	6,7%
	26,3%
	4,7%
	5,5%
	4,1%
	1,4%
	0,2%
	81,0%

	Södermanlands län
	23,3%
	6,9%
	6,8%
	6,2%
	42,4%
	4,9%
	5,1%
	4,4%
	1,9%
	0,2%
	80,9%

	Uppsala län
	26,4%
	9,9%
	9,0%
	6,6%
	31,1%
	5,7%
	6,2%
	5,1%
	1,7%
	0,2%
	81,2%

	Värmlands län
	20,8%
	10,0%
	6,0%
	5,8%
	42,3%
	6,4%
	3,8%
	5,0%
	1,7%
	0,2%
	79,8%

	Västerbottens län
	13,6%
	11,8%
	6,3%
	6,5%
	44,0%
	8,3%
	5,8%
	3,6%
	1,5%
	0,2%
	81,3%

	Västernorrlands län
	17,1%
	10,6%
	5,4%
	5,7%
	46,1%
	6,6%
	3,7%
	4,8%
	1,5%
	0,2%
	79,9%

	Västmanlands län
	23,1%
	6,9%
	8,1%
	5,7%
	40,0%
	6,2%
	4,2%
	5,7%
	2,1%
	0,2%
	79,4%

	Göteborgs kommun
	26,7%
	4,5%
	10,2%
	6,8%
	29,2%
	8,7%
	8,4%
	5,6%
	1,5%
	0,2%
	77,1%

	Västra Götalands läns norra
	21,1%
	8,9%
	7,4%
	8,1%
	38,7%
	5,8%
	4,7%
	5,3%
	1,8%
	0,2%
	81,4%

	Västra Götalands läns södra
	23,8%
	9,6%
	6,5%
	8,0%
	35,8%
	5,5%
	3,9%
	6,9%
	1,7%
	0,2%
	81,3%

	Västra Götalands läns västra
	26,3%
	7,3%
	9,6%
	8,7%
	32,3%
	5,2%
	4,8%
	5,7%
	1,7%
	0,2%
	82,3%

	Västra Götalands läns östra
	23,4%
	10,5%
	5,4%
	8,2%
	38,6%
	5,1%
	3,6%
	5,2%
	1,8%
	0,2%
	81,5%

	Örebro län
	18,7%
	7,5%
	6,6%
	7,2%
	43,4%
	6,0%
	4,5%
	6,2%
	1,7%
	0,2%
	81,5%

	Östergötlands län
	24,7%
	7,6%
	6,5%
	7,2%
	37,6%
	5,2%
	5,0%
	6,2%
	1,9%
	0,2%
	82,1%


이번 선거는 몇 가지 관점에서 이전의 선거와 구분된다. 

첫째,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정당선택에 있어 선거전 마지막 주 혹은 당일 결정한 비율이 35%까지 이르며 선거결과에 선거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최근 15년간에 걸쳐 5번의 선거를 비교해 볼 때 스웨덴 유권자는 갈수록 유동적 유권자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젊은 여성일수록 그런 경향은 매우 강하다.

표 8. 유권자 부동층 비율의 변화 (199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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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xit Poll, 2006. Swedish Television.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선거당일에 지지할 정당을 결정한 유권자의 비율이 13%에 이르고 선거운동 마지막 주에 결정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21%를 차지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정당을 선택하지 못하는 유동적 유권자가 높은 이유로 해서 선거 전 마지막 주에 토요일에 있었던 정당당수간 TV토론이 매우 중요한 유권자 쟁탈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2. 지지정당의 결정: 선거운동 마지막 주 혹은 선거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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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xit Poll, 2006. Swedish Television.

둘째,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스웨덴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정당을 바꾸는 경향이 높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34%의 유권자가 정당지지에 있어 2002년 때와 다른 정당을 지지함으로서 선거의 불확실성이 이전 선거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다. 또한 지방선거에서의 지지정당과 의회총선거 지지정당과 불일치하는 경향이 이전의 선거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경향을 보인다. 27%의 유권자가 지지정당의 불일치 현상을 보여준다.

그림 3. 선거 간 지지정당 유동성과 지방-의회선거의 정당 교차지지도 (198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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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xit Poll, 2006. Swedish Television.

셋째, 가장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 층을 확보하고 있는 보수당으로서 2002년 선거에서 보수당을 지지한 유권자 중에서 82%의 유권자가 계속해서 보수당을 지지함으로써 높은 충성도와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사민당의 경우 이보다 낮은 73%의 유권자가 충성도가 높은 사민당 지지자로 분류될 수 있다. 2002년 선거에서 사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중 8%가 보수당을 지지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되었다. 반면 보수당의 경우 2002년 선거에서 보수당을 지지한 유권자중 14%가 다른 중도우익정당들에게 표를 던짐으로써 우익정당들의 우세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타 중도우익정당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표 9. 선거간 유권자 지지정당의 교체패턴 (200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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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xit Poll, 2006. Swedish Television.

표 10. 직업별 정당지지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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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xit Poll, 2006. Swedish Television.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계급투표 양상은 아직까지 선명하게 스웨덴 정치에 남아있다. 즉 노동자 층의 사민당 지지(45%), 농민 중 중앙당 지지(51%), 그리고 자영업 이상 기업가 들의 경우 46%가 보수당을 지지함으로써 그 같은 양상은 발견되지만 7-80% 수준까지 갔던 7-80년대의 계급투표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 되었던 노조가입자들의 낮은 사민당 지지율(54%)은 결정적으로 약화된 사민당의 입지를 대변해 주고 있다.

종합해 보면 스웨덴 유권자 들은 점차 정당충성도와 정당일치도에 따라 투표하는 계급투표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효율적 선거운동과 이슈선점 그리고 정당지도의 역할과 이미지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사민주의적 지배는 가능한가?

스웨덴 사민당의 발전과정과 복지제도 구축과정을 살펴보면서 한국정치가 과연 스웨덴식 정치, 정당구조하에서 발전되어온 사민주의가 한국의 정치상황에 이식, 혹은 접목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한국의 사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닦아져 있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스웨덴식 한국사민당의 구축은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를 위해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민주의 세력, 즉 범진보세력간의 연합전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위협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국가제도개혁을 위해 협력해야 하고, 국민의식구조 변화를 위한 노력, 노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감의 강화, 국민과의 거리 좁히기 등, 사회소외세력의 포용과 세력확대를 통한 유권자전략수립, 남북의 대치상황과 이데올로기와의 적정거리 유지, 미국의 역할에 대한 명확하고 실리적인 관계설정, 남북통일을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설정 및 통일전략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한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진보세력 내에서의 세력다툼과 동서냉전시대에서 출발한 세력다툼과 이데올로기에 함몰한 사회주의논쟁은 전혀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 정치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1930년대부터 구축되어 온 국민생활의 일부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익정권으로 바뀌어도 세금과 복지혜택의 상관관계의 계수조정의 차원의 것이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틀은 깰 수도 없앨 수도 없는 것이다. 단지 국민들이 개인 창의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느냐, 아니면 국가에 의해 일정하게 재단된 복지서비스와 삶의 질을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느냐의 차이에서 국민이 매4년마다 한 번씩 노선을 선택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우익정권이 영국의 대처수상이 했던 것처럼 세 번 이상 지속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복지제도의 상당부분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겠지만, 이것도 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의 복귀에서 보듯이 유럽의 좌우정치에서 좌익정권은 언젠가 다시 부활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정치가 좌-우, 혹은 성장-분배의 정책목표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정당제도로 재편이 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스웨덴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일인당 국민총생산 40,000불 수준의 스웨덴과 같이 고부담-고혜택의 사회복지모델로도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래 정치모델로 충분히 우리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치에 유의한 스웨덴모델의 부분들 (토론의제)

· 노동시장정책, 재교육프로그램, 업종변환프로그램 (노사화합의 중요한 단초)

· 경쟁력의 중요한 토대인 교육제도 및 대학 입시정책 (평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

· 임대주택 제도의 운영실태 (안정적 주택정책의 정착을 위해 긴요)

· 사교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스웨덴의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청소년 정책 (50조에 이르는 부모들의 부담을 국가, 지방이 떠 맡음으로써 국가발전에 활용)

· 정치충원과정과 청년 및 여성의 정치참여 유도 (유능한 인재등용과 정치민주화)

· 포말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개혁 (정당개혁)

· 정책수렴과정과 정책결정 (SOU제도, Remiss 제도)

· 행정구조개혁 등을 통한 중앙권력이양 및 복지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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